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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問題의 提起 및 硏究目的
1. 問題의 提起
◦ '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저소득층을 겨냥하여 수행하여 왔다. 그
러나 이들의 주거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은 “가난한 자”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들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서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음.
◦ 주택정책에 있어서도 대량공급이라는 외형적 진전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
두었지만 내형적 성과는 미흡하였다. 주택의 양적 확대를 통한 국민의 평균
적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계층간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더구나 현대사회는 정보와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문명의 이기나 사회의 구
성원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러한 분화과정이 계속됨
으로서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90년대들어 국가정책은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점차 직접규제에서 간접규
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높은 생산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가 전개되
고 있음
 - 이러한 경제구조는 분배구조에 있어서 양극화를 가속시킬우려가 있으며, 소
외계층을 사회로부터 더욱 격리시키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고 “함께하는 사회”, “안정된 사회”, “넉넉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사회안전
망” 구축을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함
2. 硏究의 目的 
◦ 일반적으로 복지정책은 우선 “절대적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며, 국가경제여건에 따라 “상대적 빈곤”을 해결하면서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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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
 -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는 무엇보다도 주거복지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
다. 주거불안은 여러 요인으로부터 발생되고 있는데 결국은 개인의  경제적 
부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음 
 - 특히 경쟁력이 약한 저소득층 또는 소외계층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과 주거불
안 요소을 지니고 사회생활 내지는 주거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은 국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97년말부터 시작된 IMF경제구조는 우리나라의 정책기조나 정책우선순위, 재
정투자 방향 등을 크게 바꾸어 놓았으며, 국민의 소득수준이나 생활환경을 
크게 악화시켰으나 이를 극복하면 우리 경제구조를 재편하고,  선진국을 향
한 보다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주택분야에 있어서도 2000년대 초에는 주택보급율이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동안 양적 부족에 따른 정책수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정
책 수단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2000년대의 문턱에서 향후 소외계층의 주거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개발이 요구됨 
◦ 본 연구는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주거수준을 제고시킴으로서 국민의 주거복
지를 실현하고 주거생활안정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
고 있음
 - 주택문제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주거권의 이론을 정립하고, 경제
적 소외계층과 사회적 소외계층 중에서 경제적 소외계층의 주택정책에 초점
을 두고자 함  
 - 구체적 내용으로는 소외계층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의 주거개선을 위한 공
공의 역할과 범위를 설정하고, 실천가능한 정책수단, 단계별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여 제4차 국토계획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설정, 주택수당제도나 주택보조금제도 등을 도입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방향을 새롭게 구성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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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疎外階層의 意義
◦ 소외계층의 개념은 저소득층의 개념과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 저소득층을 의미할 때는 주로 국가의 경제수준이나 국민의 소득수준 등 경제
적 측면에서 그 기준을 찾을 수 있음
 - 그러나 소외계층은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또는 활동범위에서 
소외되는 경우까지를 의미하는 광의적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소외계층을 크게 경제적 소외계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구분할 때 전자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쟁체제하에서 경제적으로 경쟁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으로
서 주거서비스 확보에 있어서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주어지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으며, 후자는 사회적 인식으로부터 소외되기도 하며,지역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기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소외계층은 상당부분 경제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치약한 특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력의 저하로 연결되어 대부분 경
제적으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 
2. 疎外階層의 現況 
1) 경제적 소외계층(저소득층, 영세민, 노숙자(Homeless))
◦ 저소득층의 개념과 범위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
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규명짓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절대적 빈곤계층과 상대적빈곤계층으로 구분하기도 하
고, 최저소득층, 중저소득층, 저소득층 3가지로 분류하기도 하는바 이러한 
개념정의는 다분히 조작적이며 정책적 의미가 함축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경제적 소외계층은 저소득층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 제도상 
대표적인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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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보면(<표 2-1> 참조) 생보자 중 거택 보호
자는 1인당월22만원이하의 소득과 2,800만원이하의 재산, 자활보호자는 1인
당 월23만원이하의 소득과 2,900만원이하의 자산을 가진자를 대상으로 지정
하였음
 - 그리고 모든 생보자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있어
서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조건으로 지정되고 있음  
 - 주택정책에서는 '63년 공영주택법에서 주택가격과 소득을 기준으로 공공주택
의 입주가능계층을 설정하였고, 이들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였으나 현재는 
소득이나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정책을 수행하지 않고 있음 
<표 2-1> 생활보호대상자 지정기준(1998)
구분
법 정 기 준 자 산 기 준(만원)
부양의무자 일반기준 재산액 인당소득
거택
보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
․65세이상 노쇄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질병․사고․장애로 근로
능력이 없는자, 50세이상 부녀자로 
구성된 세대
가구당 
2,800만
원
이하
1인당 
22만원
이하
시설
보호   상 동
․거택보호대상자 중 주거에서 보호
를 받을 수 없는 자 - -
자활
보호   상 동
․거택보호 자 중 ① 65세이상 노쇄
자, ② 18세미만 아동, ③ 임산부, 
④ 질병․사고․장애로 근로능력
이 없는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부양, 양육, 간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
가구당 
2,900만
원
이하
1인당 
23만원
이하
◦ 외국의 저소득층 기준
 - 미국 연방정부는 저소득층을 최저소득층, 중저소득층, 저소득층으로 세분하고 
잇으며, 최저소득층은 가구소득이 지역중위소득 수준의 50%이하인 가구로 
규정하였고, 저소득‧중저소득층은 50∼80%인 가구로 규정
 - 일본의 경우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1분위계층을 최저소득층으로, 2분위∼4
분위계층을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바, 제1종공영주택
은 소득 2-5분위 계층에게 공급하고, 제2종공영주택은 소득 1분위 계층에게 
공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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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소외계층
◦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대표적인 것은 노약자, 장애자, 기타 결손가구 국가유
공자 등을 들 수 있는바 이들은 신체적,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극히 제한
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계층이라 할 수 있음  
◦ 노약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60세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하지만 정부정책
에서는 65세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등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
애자 및 기타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각각의 복지프로그램으로 최소한의 사회
보장을 실시하고 있음
3) 소외계층의 규모 
  (1) 상대적 저소득층의 규모
◦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이용하여 단순이 저소득층을 구분한다면 국민소득수
준의 하위 1분위∼하위3분의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러한 상대적 저소득층은 사회내에 항상 일정 비중을 차지하며 존재하게 
되는 바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가구를 기준으로 1985년에는 약 
287만가구가 존재하였으나 1995년에는 388만가구로 증가하였음
◦ 다만 복지정책이나 주택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들을 어떻게 세분하고 정
책수단을 동원하느냐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달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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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소외계층(특수계층)의 현황  
구  분 1985 1990 1995 1997
저소득층1)(천가구) 2,871.3 3,406.4 3,887.4 -
1인가구(천가구) 660.9 1,021.5 1,642.4 -
노인가구(천가구) 1,217.3 1,606.5 2,109.0 -
추정장애인(천명) 915.0 956.0 1,053.0 -
소년소녀가장(천가구) 4.9 6.7 8.1 9.5
수용
시설
모자보호(천명) 3.1 2.8 2.3 2.4
노인수용(천명) 1.7 1.8 2.5 3.1
부 랑 인(천명) 14.8 13.3 13.3 12.9
소 계 19.6 17.9 18.1 18.4
실업자(천명) 662.0 454.0 419.0 556.0
주 1) 저소득층은 소득 1분위∼3분위, 중산층은 소득 4분위∼ 소득 7분위로 가정
한 일반가구 기준
   2) 장애인은 시군구에 등록하지 않은 것을 감안한 추정치임
   3) 노인가구는 60세이상, 일반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
도 
(2) 생활보호대상자의 규모
◦ 생보자는 1985년 이후 계속 축소되어 왔음. 이는 생보자 지정이 생계보호와 
의료보호를 기초로 정책이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소득수준이 상대적
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음
◦ 1997년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29만7천명(18만8천가구), 시설보호 7
만7천명, 자활보호 104만명(30만가구)등 총 141만명(48만8천가구)이 지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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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추이(전국)
구  분 생 보 자(천명) 자 산 기 준
1)(만원)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총계 재산액 1인당소득
1985 282.0 63.2 1,928.0 2,273.2 290 3.8
1990 339.4 81.4 1,835.4 2,256.2 340 4.8
1995 307.4 77.7 1,369.8 1,754.9 2,500 19.0
1997 297.0 76.8 1,039.9 1,413.7 2,600 21.0
주 1) 도시지역의 거택보호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각년도 
◦ 그러나 1997년말 IMF 경제구조하에서 급격한 소득감소, 실업자의 양산 등으
로 전체적인 소득수준이 떨어져 실제로 생보자에 해당하는 계층이 확대되었
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생보자들의 특성은 사회내에서 매우 취약한 인적 구성을 하고 있음. 
◦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보자 중에는 장애인, 6개월이상 폐질자, 65
세이상의 노약자 등 노동능력이 극히 떨어지는 계층이 약 45%(1997년 기준)
를 차지하고 있음
◦ 생보자의 절대수는 줄어들었으나 장애인 등 한계계층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
는 현상을 나타냄  
<표 2-4> 생활보호대상자의 주요 특성(전국)
                                                                      (단위: 천명, %) 
구분 장애인1) 폐질자2) 65세이상3) 18세미만 기타 계
1990 129.2(6.3)
167.0
(8.3)
287.7
(14.1)
561.7
(27.5)
893.1
(43.8)
2,040.6
(100.0)
1995 115.2(9.0)
129.6
(10.5)
235.7
(19.0)
328.9
(26.5)
433.8
(35.0)
1,240.2
(100.0)
1997 90.4(9.3)
114.3
(11.8)
228.9
(23.5)
234.9
(24.2)
303.0
(31.2)
971.5
(100.0)
주 1) 장애인 1-4등급 2) 6개월이상 폐질자, 3) 65세이상 중 폐질, 장애인은 제외된 
수치,  4) ( ) 안의 수치는 비중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98 
(3) 1인 가구 및 노인가구 규모
◦ 1인 가구 및 노인가구 역시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증감함에 따라 급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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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1985년에는 1인 가구 및 노인가구가 약 188만 가구였으나 1995년에는 약 
375만 가구로 나타나 10년 동안 2배정도 증가하였음 
◦ 이러한 현상은 가구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복지의 추진으로 건강사회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  
(4) 장애인 등 특수계층의 규모
◦ 특수계층으로는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수용시설(모자보호, 노인수용, 부랑인)
에 수용된 자, 실업자, 기타 노숙자 등을 들 수 있음(<표 2-2>참조)
◦ 이들은 저소득층과 중복되기도 하고, 특수계층간에도 다소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1995년 기준으로 약 30만가구 내
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3. 疎外階層의 所得水準 및 住居實態 
1) 저소득층 소득수준 
(1) 하위계층과 상위계층간의 격차 심화  
◦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소외계층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지만 자료의 한계상 여기서는 일반적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검토하고자 함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1분위는 1997년 평균소득의 
31.9%, 상위 10분위의 14.3%에 불과하여 소득격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소득격차는 IMF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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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소득10분위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및 평균소득에 대한 비중
                                                                      (단위: 천원,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 균  
1985 124.6(29.4)
206.5
(48.7)
254.7
(60.1)
293.5
(69.3)
330.9
(78.1)
379.0
(89.4)
436.5
(103.0)
516.2
(121.8)
643.6
(151.9)
1,053.3
(248.5)
423.8
(100.0)
1990 303.0(32.1)
485.5
(51.5)
580.7
(61.6)
667.8
(70.8)
785.6
(83.3)
859.6
(91.1)
981.2
(104.0)
1,140.3
(120.9)
1,400.5
(148.5)
2,254.5
(239.0)
943.3
(100.0)
1995 632.5(33.1)
991.7
(51.9)
1,192.6
(62.4)
1,378.7
(72.1)
1,571.2
(82.2)
1,781.9
(93.2)
2,029.3
(106.2)
2,357.0
(123.3)
2,847.3
(149.0)
4,326.1
(226.4)
1,911.1
(100.0)
1997 729.2(31.9)
1,165.0
(50.9)
1,435.4
(62.8)
1,667.6
(72.9)
1,900.2
(83.0)
2,156.0
(94.3)
2,460.0
(107.6)
2,847.1
(124.5)
3,419.8
(149.5)
5,089.8
(222.5)
2,287.3
(100.0)
주: ( ) 안은 평균소득에 대한 비중이며, IMFdlgn 1998년 평균소득은 213만원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적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소득 3분위이하 계
층의 평균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60%내외로 기록되고 있음
<표 2-6> 도시근로자 가구의 계층별 년소득 비교  
                        (단위: 만원, %)
구  분 1980 1985 1990 1995 1997 1998 상반기
저소득층(a) 129.0 236.3 547.7 1,126.7 1,331.7 947.2
중  산  층 242.7 438.0 980.2 2,028.3 2,455.2 1,872.9
고 소 득 층 438.5 904.8 1,918.2 3,812.2 4,542.7 3,765.6
평균소득(b) 280.9 517.4 1,132.0 2,293.3 2,744.7 2,163.4
( a / b ) 45.9 45.7 48.3 49.1 48.5 43.7
주: 1) 소득 4분위∼ 소득 7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가정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년도 및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1996. 
(2) 점유형태별 소득수준 
◦ 주택의 점유형태별 소득수준은 자가의 경우 평균소득의 110-120%내외로 기
록되고 있으며, 전세의 경우 90%내외, 보증부월세를 비롯하여 월세․사글세 
등은 평균소득의 60-80% 내외 수준을 보임
◦ 따라서 월세 및 사글세의 경우 대부분 소득 10분위 중 2-4분위에 속하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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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점유형태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단위: 천원, %)
구 분 자 가 전 세 보증부월세 월 세 사글세 무 상 평 균  
1985 534.4(126.1)
380.4
(89.8)
337.6
(79.7)
259.7
(61.3)
261.5
(61.7)
319.2
(75.3)
423.8
(100.0)
1990 1,141.1(121.0)
840.4
(89.1)
744.2
(78.9)
592.6
(62.8)
736.8
(78.1)
722.1
(76.6)
943.3
(100.0)
1995 2,167.5(113.4)
1,783.2
(93.3)
1,506.0
(78.8)
1,303.8
(68.2)
1,381.8
(72.3)
1,502.6
(78.6)
1,911.1
(100.0)
1997 2,589.0(113.2)
2,097.8
(91.7)
1,730.0
(75.6)
1,475.2
(64.5)
1,605.0
(70.2)
2,002.1
(87.5)
2,287.3
(100.0)
주: ( ) 안은 평균소득에 대한 비중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년도
2) 소외계층의 주거실태   
(1)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형태 
◦ 우리나라의 주택시장구조상 자가와 전세가구는 보증부월세나 월세(사글세) 
가구보다 상위소득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점유형태별 일반가구의 추세를 보면(<표 2-8>참조) 자가가구수가 감소 내지
는 정체되고 있는 반면 전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소득수준이 향상됨으로서 월세에서 전세로 이동하는 하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임
<표 2-8> 점유형태별 일반가구 추이(전국)
                                                            (단위: 천가구, %)
구  분 자 가 전 세 보증부 월세 월 세 무 상 계
1985 5,127.2(53.6)
2,201.9
(23.0)
968.5
(10.1)
924.0
(9.6)
349.7
(3.7)
9,571.4
(100.0)
1990 5,667.3(49.9)
3,157.1
(27.8)
925.6
(8.2)
1,246.9
(11.0)
357.6
(3.1)
11,354.5
(100.0)
1995 6,910.0(53.3)
3,845.0
(29.7)
1,333.3
(10.3)
541.8
(4.2)
328.2
(2.5)
12,958.2
(100.0)
주: 월세에는 사글세 포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1990년 자가와 전세가 각각 46.5%, 122.9% 였으나 
제2장 疎外階層의 現況과 住居實態第 19
1997년에는 각각 39.6%, 10.0%로 오히려 주택점유구조가 악화된 결과를 보
여 주고 있음
<표 2-9> 생활보호대상자의 거주현황(전국)
                                                                    (단위: 천가구, %) 
구분 자 가 전 세 월 세 무료임대 기 타 임대아파트 계
1990 279.8(46.5
77.6
(12.9)
147.8
(24.6)
91.2
(15.2)
4.8
(0.8) -
601.2
(100.0)
1995 200.1(40.4)
49.2
(9.9)
83.7
(16.9)
92.2
(18.6)
4.0
(0.8)
65.7
(13.3)
495.0
(100.0)
1997 175.6(39.6)
44.2
(10.0)
65.1
(14.7)
91.8
(20.7)
4.3
(1.0)
63.0
(14.2)
444.0
(100.0)
주 1) 기타는 움막, 루 등에 거주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98 
◦ 즉 월세 및 무료임대가구가 1990년에는 34.8% 였으나 1997년에는 35.4%로 
약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1989년 이후 영구임대주택공급으로 1997년 현재 생활보호대상가구 중 
14.2%, 6만3천 가구가 이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됨으로서 이들 가구 
만큼은 상당한 주거혜택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영구임대주택 공급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당초 영구임대주택은 소득 1분위를 공급대상으로 하여 19만호가 건설․공급
되었으나 이 중 33%만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공급되었고, 이를 공급받은 
자와 공급받지 못한 자간의 정책수혜상 비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고령자가구의 주거형태 
◦ 60세이상 고령자 가구의 주거실태를 보면 대략 고령자 중 10%정도는 취약한 
주거점유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표 2-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5년 현재 고령자가구의 78%는 자가주택에
서 거주하고 있으며, 12.3%는 전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는 보증부월세 또는 월세, 무상주
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9.7%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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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고령자 가구의 점유형태 추이(전국)
                                                                    (단위: 천가구, %)
구  분 자 가 전 세 보증부 월세 월 세 무 상 계
1985 965.9(79.3)
122.4
(10.1)
40.3
(3.3)
52.3
(4.3)
36.5
(3.0)
1,217.3
(100.0)
1990 1,238.2(77.1)
188.5
(11.7)
47.2
(2.9)
87.0
(5.4)
45.6
(2.8)
1,606.5
(100.0)
1995 1,644.9(78.0)
259.0
(12.3)
101.8
(4.8)
56.2
(2.7)
47.0
(2.2)
2,109.0
(100.0)
주: 고령자가구는 60세이상 일반가구를 기준이며, 월세에는 사글세 포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3) 단칸방 거주가구 
◦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은 '80년 전국 33.0%로 이 중 1인 가구를 제외하더라고 
국민의 약 30%가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수준을 기록
◦ 그러나 점차 개선되어 '95년에는 전국에서 12.3%가 단칸방에 거주하였고 1인 
가구를 제외하면 약 6.2%가 단칸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1> 단칸방거주 가구비율 추이
                                                                    (단위: 천가구, %)
구   분
1980 1985 1990 1995
1인가구 총계 1인가구 총계 1인가구 총계 1인가구 총계
전   국 277.7
(3.5)
2,627.0
(33.0)
489.3
(5.1)
3,115.7
(32.5)
703.8
(6.2)
2,924.6
(25.8)
788.0
(6.1)
1,589.8
(12.3)
도시지역 183.0(3.9)
1,963.1
(42.0)
359.8
(5.7)
2,452.3
(38.7)
557.7
(6.6)
2,435.7
(28.8)
640.4
(6.4)
1,301.1
(13.0)
주: ( ) 안의 수치는 총일반가구수에 대한 비중이며 총계는 총단칸방거주 일반가  
   구수임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택센서스, 각년도
◦ 그러나 차가가구의 단칸방 거주가구 비중은 매우 높음. 서울 등 대도시지역
의 전세가구는 13%, 보증부월세‧월세‧사글세 가구는 각각 31.2%, 54.1%, 
46.7%로 매우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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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기준 미달가구 
◦ 1995년 주거기준 요소로서 침실기준만을 적용할 경우 최저기준 미달가구수
는 전체의 4.9%인 약 64만가구 정도로 추정(<표 2-12>참조)
◦ 주거기준 요소로서 전용부엌, 전용화장실 그리고 목욕탕(샤워시설)을 채택하
고 있는 최저주거시설기준 미달 가구수는 전국 가구수의 25.7%인 333만여 
가구 정도로 추정 
◦ 끝으로 주거기준 요소로서 주거면적을 적용하여 3가지 대안별로 기준미달 
가구수 추정하면 주거면적기준 대안(Ⅰ) 미달가구수는 전체의 15.2%인 197
만여 가구, 주거면적기준 대안(Ⅱ) 미달가구수는 전체의 18.4%인 238만여 가
구, 주거면적기준대안(Ⅲ) 미달가구수는 전체의 27.9%인 362만여 가구 정도
로 추정 
  <표 2-12> 주거기준 요소별 기준미달가구의 규모(전국)  
                                                           (단위:만가구, (%)
구분 침실수기준
주거시설기
준
주거면적기준
기준(Ⅰ) 기준(Ⅱ) 기준(Ⅲ)
총가구수 1,296 1,296 1,296 1,296 1,296
미달가구
( 비 율 )
63.5
(4.9)
333
(25.7)
197
(15.2)
238.4
(18.4)
361.5
(27.9)
  주: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조사)의 주거기준 미달가구 추정비율을 근거
로 1995년 현재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추정
  자료: 건설교통부, 주거기준 도입방안연구, 1997
3)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 1990년대에 소득증가율이 임대료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였고, 임대료 상승률 
둔화로 임대료 지불능력이 다소 나아짐
◦ 1993년 KRIHS 조사결과 월소득에 대한 임대료의 비중(RIR)은 전국 23.3%, 
서울 29.2%, 직할시 19.9%, 중소도시 18.7%로 나타났으나 1997년에는 전국
기준 19.4% 수준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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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3>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RIR, 서울․수도권)  
구 분 수도권 서울 인천․경기
중위소득(만원 150 180 150
중위임대료(만원) 40 46.3 33.3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 26.7 25.7 22.2
  자료: 윤주현 외3인, 주택시장구조 변화와 신 주택정책 방향, 국토개발연구원, 
1998
◦ 1998년 설문조사(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서울 수도권의 경우 RIR이 22.2%∼
26.7%로, 국제평균 16%, 중상위 소득국가 평균치 11%보다 훨씬 높은 것으
로 나타남(<표 2-13> 참조)
◦ 그러나 도시지역은 여전히 임대료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1998년 수도권지역 조사 결과 임대료부담이 전월세간, 소득계층간 격차가 
심해 분배구조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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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疎外階層에 대한 政策手段과 支援實績
1. 疎外階層을 위한 住宅政策手段 
1) 신규주택 공급위주 정책 
◦ 우리나라 주택정책 또는 주택시장구조는 신규주택시장 중심으로 형성됨으로
서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계층은 정책적으로 소외되어옴
◦ <그림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택시장을 신규주택시장과 중고주택시장으
로 구분할 때 주택정책 수단이 주로 신규주택건설에 따른 재정, 금융 및 세
제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고, 중고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지원 정
도가 시행됨 
                         ꠆ꠏ공공기관 ꠏꠏꠏꠏꠈ 건 설 자 금  ꠏꠈ  
       ꠆ꠏꠏꠏꠏꠏꠏꠈ ꠆ꠏ공급자ꠏꠋ 건설업자 ꠏꠏꠏꠏꠎ 지       원   ꠐ주택
       ꠐ신  규ꠐ ꠐ        ꠌꠏ개    인                     ꠐ건설ꠏꠏꠈ
      ꠆ꠋ      ꠉꠏꠋ                                       ꠐ공급  ꠐ
          ꠐꠐ주  택ꠐ ꠐ        ꠆ꠏ자가희망자ꠏꠏꠏꠏ 건설자금대환ꠏꠈꠐ지원  ꠐ
 ꠆ꠏꠏꠏꠏꠏꠏꠈ ꠐꠌꠏꠏꠏꠏꠏꠏꠎ ꠌꠏ수요자ꠏꠋ 임차희망자ꠏꠏꠏꠏ 공공임대공급 ꠉꠎ      ꠐ ꠆ꠏꠏꠏꠏꠏꠏꠏꠈ
 ꠐ주 택 ꠐ ꠐ                  ꠌꠏ임대사업자ꠏꠏꠏꠏ 공공자금지원ꠏꠎ       ꠐ ꠐ 정 책 ꠐ
 ꠐ      ꠉꠏꠋ                                                        ꠉꠏꠐ       ꠐ
 ꠐ시 장 ꠐ ꠐ                  ꠆ꠏ자가소유자                          ꠐ ꠐ 지 원 ꠐ
 ꠌꠏꠏꠏꠏꠏꠏꠎ ꠐ꠆ꠏꠏꠏꠏꠏꠏꠈ ꠆ꠏ공급자ꠏꠋ 임차가구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ꠎ
          ꠐꠐ중  고ꠐ ꠐ        ꠌꠏ임대사업자                          ꠐ
      ꠌꠋ      ꠉꠏꠋ                                              ꠐ
       ꠐ주  택ꠐ ꠐ        ꠆ꠏ자가희망자                          ꠐ
       ꠌꠏꠏꠏꠏꠏꠏꠎ ꠌꠏ수요자ꠏꠋ                                     ꠐ
                         ꠌꠏ임차희망자ꠏꠏꠏꠏꠏꠏꠏ 전세자금지원 ꠏꠏꠏꠏꠏꠎ
<그림 3-1> 주택건설공급과 정책지원 
◦ 더구나 국민에 대한 주거대책이 주로 중․고소득층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정
책수단이 활용됨으로서 경제적 부담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 도는 소외계
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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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임대주택이나 소형공공 분양주택이 저소득층에게 일부 우선적 공급이 
추진되었고, 전세자금지원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주거비지원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수요에는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였음
2)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 <표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건설․공급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1998년까지 17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총 986,729호가 
건설․공급되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실적이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 5년 임대후 분양전환하는 단기 임대주택위주로 공급되었으며, 
다만 1988년 이후 영구임대주택이 총 19만호 건설․공급됨으로서 진정한 공
공임대주택시대가 열림
◦ 공급주체별로 보면 민간부문의 공공임대주택이 52.1%를 차지하여 공공보다
는 민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더 공급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 사업주체별 공공임대주택건설 실적
(단위: 호, %)
구    분 주 공 지자체 국 가 민 간 계 년평균건설량
1982-1986 34,994 14,025 - 28,700 77,719 15,544
1987-1991
181,040
(104,955)
67,906
(47,909)
210
(-)
127,050
(-)
376,206
(152,864)
75,241
(30,573)
1992-1996
92,676
(35,123)
20,185
(1,759)
-
(-)
218,037
(-)
330,898
(36,882)
66,180
(7,376)
1997 15,941 1,057 - 91,117 108,115 108,115
1998 13,958 160 - 79,677 93,795 93,795
계
324,651
(140,078)
103,173
(49,668)
210
(-)
464,904
(-)
892,934
(189,746)
55,809
공급주체별비중 39.3 13.0 0.03 47.6 100.0 -
주: 순수임대주택은 제외되었으며 ( ) 안은 영구임대주택 실적
자료: 주공, 주택핸드북, 1998
 3)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 공공임대주택은 1995말 기준 약 45만호로 추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1998년 총 주택재고량 10,867천호 중 5.8% 631천호로 추정
◦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차가가구(보통가구기준)의 11.5%로서 '80년대보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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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 그러나 차가가구의 절대다수가 순수민간임대시장의 비공식임대주택에 거주
하고 있고, 차가시장의 불안정과 높은 임대료를 감안하면 저소득 임차가구
의 주거불안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3-2>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단위: 천호, %)  
구 분 총주택재고량(A)
공공임대
추정재고량(B)
차가가구(C)
(보통가구기준) B/A B/C
1995 9,570 450 5,199 4.7 8.6
1996 10,113 500 5,293 4.9 9.4
1997 10,627 550 5,390 5.2 10.2
1998 10,867 631 5,492 5.8 11.5
◦ EC 주요국의 임대주택 공급주체별 비중을 보면 공공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표 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 대처정부 등장이후 공공주택을 
대량 분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현재 공공부문에서 공급한 임대주택
의 비중이 7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3> 외국의 임대주체별 임대주택의 비중  
                     (단위: %)
구  분
1 9 8 5 1 9 9 0
공공 민간 기타 공공 민간 기타
영    국 77.0 23.0 0.0 78.0 22.0 0.0
프 랑 스 42.0 58.0 0.0 46.0 54.0
서    독 - - - 26.0 74.0 0.0
덴 마 크 38.0 50.0 12.0 40.0 43.0 17.0
주: 기타에는 조합 및 공공기관 소유주택 포함
자료: 주공, 주택통계편람, 1998. 
◦ 프랑스와 덴마크 경우도 공공주체가 공급한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의 
40%를 상회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구선진국에서는 공공이 주도적으로 임대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행하여 왔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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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실적 
◦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실적은 점차 감소하였으나 지원액은 증가추세임
◦ 1997년 보호사업으로 4,320억원 생업자금융자로 305억으로 총 4,627억원이 
지원됨 
◦ 1인당 보호사업 지원금은 1985년 23만원이었으나 1997년에는 1인당 84만원
으로 증가  
<표 3-4>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실적(전국)
                                                                        
구분
보호사업(백만원, 천명) 생업자금융자
(백만원,천세
대)거택보호 시설보호 교육지원 직업훈련 취로구호 소 계
1985 49,702(282.0)
17,466
(63.2)
34,754
(239.0)
2,484
(5.7)
31,858
(4.8)
136,264
(594.7)
4,371
(3.1)
1990 133,135(339.4)
32,586
(71.9)
98,774
(379.0)
8,153
(16.4)
17,727
(1.8)
290,375
(808.5)
19,822
(6.8)
1995 175,129(307.4)
37,887
(74.3)
69,313
(149.0) - -
282,329
(530.7)
33,364
(5.0)
1997 294,156(295.9)
58,044
(83.1)
79,779
(137.0) - -
431,979
(516.0)
30,487
(2.8)
주 ( ) 안의 수치는 지원자수  및 지원세대수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98 
5)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실적 
◦ 저소득층 차가가구에게 1990년 호당 273만원씩 27,417가구에게 전세자금이 
지원되었고 1997년에는 가구당 융자액을 늘려 호당 750만원씩 10,000가구에
게 지원
<표 3-5>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실적(전국)
                                                                            
(단위: 가구, 억원)
구 분 1990 1992 1994 1997
금 액
(호 수)
27,417
(749)
11,192
(324)
11,932
(552)
10,000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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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政策手段의 劃一性 
◦ 주택정책의 수단 또는 지원방법으로는 크게 대물지원과 대인지원으로 구분
할 수 있는바 지금까지는 주로 신규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대물지원 정책 
위주로 추진되어 왔음 
◦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그림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물보조
라고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소형분양공급과 대인보조로서 임대료규
제와 전세자금융자를 시행
                          ꠆ꠏ주택공급ꠏꠏ공공임대 및 분양 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대물보조ꠏꠋ                                    ꠉꠏꠏꠏꠋ주택공급ꠐ   
ꠐ정 책 지 원ꠐ  ꠐ          ꠌꠏ택지지원ꠏꠏ민간분양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ꠐ증    대ꠐ   
ꠐ           ꠉꠏꠏꠋ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ꠐ 방     법 ꠐ  ꠐ          ꠆ꠏ주택수당ꠏꠏꠏꠇꠏ주택수당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ꠌꠏ대인보조ꠏꠋ            ꠌꠏ자격보증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주거비  ꠐ
                          ꠉꠏ임대료보조ꠏꠇꠏ임대료할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경  감  ꠐ
                          ꠐ            ꠌꠏ임대료수당 ×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ꠉꠏ임대료규제- 년간 5%이내 인상 ꠏꠏꠏꠏꠏꠏꠋ      
                          ꠌꠏ임대료융자- 전세자금 지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그림 4-1> 주택정책의 지원방법 
◦ 우리나라는 주택의 절대량 확보를 위하여 대물보조위주의 정책이 수행됨으
로서 주택의 적정배분 문제와 한계계층의 지불능력(affordability) 부족에 따
른 이들의 소외문제가 대두  
◦ 저소득층 또는 소외계층에게는 소형임대주택이나 소형공공 분양주택이 충분
히 공급되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수혜할 수 있는 계층 역시 극히 한정됨으
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음
◦ 그리고 전세자금 융자지원액의 절대부족, 임대료규제의 실효성 미흡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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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개선효과는 크지 않았음
2. 政策對象階層의 不明確  
1) 주거빈곤 또는 저소득층 개념 불명확
◦ 주거빈곤의 기준이 없으며, 소득수준이나 보유자산, 주거상태 등의 기준이 
주택정책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정책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 
◦ 주거빈곤 또는 저소득층 개념 불명확은 바로 정책대상계층의 불명확으로 이
어져 국민에 대한 주거대책이 주로 중․고소득층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됨으로서 소외계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함  
2) 정책대상계층과 실제수혜계층의 괴리
◦ 1989년부터 적용한 소득계층별 주택공급은 주택공급 프로그램별 「정책대상
계층-제도상 입주가능계층-실제 입주계층」이 서로 맞지 않음. 
◦ 이는 주택배분의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정책대상계층이 잘못 설정되었다는 
것을 의미 
◦ 영구임대주택은 당초 1분위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1분위이하는 
58.6%에 불과. 사원임대 및 근로복지주택은 당초 각각 1분위이하, 1∼2분위
이하 계층에게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입주자는 각각 10%, 22.2%에 
불과하여 정책의 실패를 나타냄
◦ 이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책대상계층보다는 상위계층에게 공급됨으
로서 특별한 정책수단이 없는 한계계층의 주거문제는 도외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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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소득계층별 주택공급 대상계층 및 입주자 분포 현황
구    분
주택 200만호 건설공급 계획 법제도상
입주가능계층 실제입주자 분포 소 득 분 위  소 득 계 층 
임
대
주
택
영구임대 ‧소득1분위이하 ‧영세민 ‧소득1분위(초기)‧소득1∼10분위 ‧1분위이하:58.6%
공공임대 ‧소득2∼4분위 ‧중산화가능계층 ‧소득1∼7분위(50㎡이하)‧소득1∼10분위(50-60㎡) ‧4분위이하:88.5%
민간임대 ‧소득2∼4분위 ‧중산화가능계층 ‧소득1∼10분위 ‧4분위이하:58.4%
사원임대 ‧소득2분위이하 ‧중산화가능계층 ‧소득1∼7분위 ‧2분위이하:10%
분
양
주
택
공공분양 ‧소득2∼4분위 ‧중산화가능계층 ‧소득1∼7분위(40㎡이하)‧소득1∼10분위(40-60㎡) ‧4분위이하:49.9%
민간분양 ‧소득5∼10분위 ‧5-7분위 :중산층‧8-10분위:중산층이상 ‧소득1∼10분위 ‧5분위이하:41.2%
근로복지 ‧소득2분위이하 ‧중산화가능계층 ‧소득1∼7분위 ‧2분위이하:22.2%
자료: 1993 국토개발연구원 조사자료.
주: 입주자 분포는 1993 국토개발연구원 조사자료임. 단, 영구임대주택은 1995년 조사
자료.
3.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 개발미흡  
◦ 장애인, 1인 가구, 노인가구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대책 개발이 거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택사정이 절대적 부족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
고, 복지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문제, 생활보호대상가구에 
대한 정책지원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주택부문의 
우선순위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향후 2020년의 전망을 보면 1인 가구와 노인가구의 비중이 전체가구의 
57.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이들의 적정주거서비스 확보는 물
론 이들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
<표 4-2> 1인 가구 및 노인가구수 전망  
                        (단위: 천가구, %)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1인가구 가구수 1,645.4 2,281.5 2,924.2 3,490.2 4,019.1 4,474.2비 중 12.7 15.6 18.1 20.1 21.9 23.5
노인가
구
가구수 2,111.8 2,837.2 3,538.2 4,288.9 5,212.0 6,530.4
비중 16.3 19.4 21.9 24.7 28.4 34.3
주: 비중은 일반가구수에 대한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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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中央政府의 財政支援 및 地方政府의 役割未洽  
◦ 중앙정부 뿐만아니라 지방정부의 주거복지를 위한 재정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일정기간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
하였으며 정책우선순위도 낮았음 
◦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지역내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이나 노력이 거의 없었음  
◦ 이러한 결과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실적에도 나타나고 있음. <표 12>에서 
본 바와 같이 지자체는 지난 17년 동안(1982-1998) 총 103천호의공공임대주
택만을 공급하여 매우 소극적인 주택정책을 유지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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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정책목표  
◦ 2000년대는 주택정책의 상위목표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시기로 삼고, 단계적인 전략을 추진
◦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정책목표가 설정되어야
 - 첫째: 국민의 최저주거수준 또는 주거빈곤선이 설정되어야 함
 - 둘째: 소득수준과 최저주거수준에 맞는 적정주거비 지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
임 
◦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통하여 사회안정을 이루고, 주거안전망을 구축함으로
서 ‘열린 주택’, ‘참여하는 사회’를 형성할 수 있음 
                           주거권 보장
                                                 
      최저주거수준 확보         적정주거비             문 화 적 
      (주거빈곤선 설정)            지   출              주거환경
 
                                                                            
                         
                          주거안전망 구축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그림 5-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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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의 기본방향   
◦ 대물지원과 대인지원으로 병행 
◦ 적정경제수준에 따른 적정주거 보장(affordable housing)
◦ 대인지원으로 주거비 지원확대, 세제․금융지원 보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  주거기본법 제정                ꠐ 
 ꠐ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ꠐ  적정주거    ꠉꠏꠏꠋ                                       
 ꠐ  보   장     ꠐ  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ꠐ  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주거권 선언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ꠌꠏꠏꠏꠋ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최저주거수준 설정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 공공임대주택 재고 100만호 확보  ꠐ 
 ꠐ  대인지원과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ꠐ              ꠉꠏꠏꠋ                                       
 ꠐ대물지원 병행 ꠐ  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ꠐ  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주택수당제도 도입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ꠌꠏꠏꠏꠋ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임대료보조 실시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금융세제지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 특수계층을 위한 정책개발        ꠐ 
 ꠐ소외계층 주거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ꠐ              ꠉꠏꠏꠋ                                       
 ꠐ 안전망 구축  ꠐ  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ꠐ  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사회보장적 주거보장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ꠌꠏꠏꠏꠋ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함께사는 주택지 조성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그림 5-2> 주택정책의 기본 방향         
3. 단기적 세부적 추진방향   
1) 주거기본법 제정 
(1) 주거복지의 기본원리
                                   
◦ 주택정책의 기본원리
   - 사회적 욕구로서 주거복지 실현은 기회균등과 재분배 효과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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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의 대량공급만으로는 이러한 복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더욱이 소외계층의 갈등구조를 해소하기 어려움
◦ 사회권의 일종으로서 주거권
   - 사회복지는 자선사업이나 사회봉사의 개념을 벗어나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함
   - 국민의 환경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주택정책에서는 이를 수용하고 있
지 못함
   - 주거권 역시 환경권의 일부이며 국민 기본적 권리로서 인식이 필요
(2) 주거기본법의 제정방향 
◦ 현행 주택관련법령은 주택건설촉진법과 건축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거주보
다는 주택건설을 위한 중심으로 제정․운용되고 있음
◦ 또한 주택의 생산에서부터 관리, 재건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법령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이들 법령은 주택건설 촉진과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의 편의
성을 위한 제도로 운용되어 왔음
◦ 따라서 주택의 물리적 현상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주거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서는 인간중심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주택과 거주에 관한 통일된 법령이 필
요 
◦ 법령체계는 상위법으로서 주거기본법과 하위법으로서 주택건설법, 주택관리
법, 주택재건축법 등으로 구분하여 정비
(3) 최저주거기준과 주거환경기준 설정 
◦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지표개발과 더불어 이를 정책지표로 
활용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법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인간이 거주하는 양질의 생활공간으로서 주거서비스 기준이나 주거환경기준
을 주거기본법에 법령화함으로서 실천성 확보 
◦ 최저주거기준은 소외계층이나 특수계층의 최저주거서비스 확보를 위하여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활용하며, 주거환경기준은 주택건
설이나 유지관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는데 활용
 
(4) 특수계층을 위한 주택건설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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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기본법에는 장애인, 노약자들만이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라 일반 주민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주택과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장애인, 노약자의 주거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보조시설을 주택건설기
준으로 설정 
2) 주거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방안 
(1) 주거복지정책 대상계층설정  
◦ 주거복지정책의 대상계층은 소득분위 하위 3분위이하 계층으로 하고 이들 
중에서 ‘소득수준’, ‘자산보유정도’, ‘주거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 정책수행   
◦ <표 5-1>은 소득기준, 재산보유상태, 주거상태를 기준으로 분류한 예
   <표 5-1> 주택정책상 저소득층의 분류기준 방안 
구  분 소득기준 재산보유 기준 주거상태
최저
소득층
·하위소득 
 5%이하
주택 및 
부동산 
보유
·무주택 가구로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납부액이 일정금액이하인  
자
·최저주거기
준
 미달 가구
중저
소득층
·하위소득 5%
 초과-15%이
하
주택 및
부동산 
보유
·무주택가구로서 종합토지세와 재
산세 납부액이 일정금액이하인  
자
·최저주거기
준
 미달 가구
저
소득층
· 하 위 소 득 
15%
 초과-30%이
하
주택 및 
부동산 
보유
·무주택가구로서 종합토지세와 재
산세 납부액이 일정금액이하인  
자
·최저주거기
준
 미달 가구
 주: 최저주거기준은 주거기본법에서 설정
(2) 공공주택 및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규모
◦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는 절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하여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가구로서 하위소득 5%이하에 해당하는 최저소득층은 
1998년 일반가구를 기준으로 약 66만 가구로 추정
 - 이들에 대해서는 주택수당 지급방안을 마련
◦ 생계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가능하나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다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하위소득 5%∼15% 계층의  중저소득층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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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132만 가구 내외로 추정됨 
 - 이들에 대해서는 임대료보조를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
급하여 일정수준의 재고를 확보
◦ 공공주택공급대상을 하위 5%∼30%에 해당하는 자로 할 때 그 규모는 1998
년 일반가구를 기준으로 대략 330만 가구로 추정할 수 있음
  <표 5-2> 저소득층의 규모추정과 정책수단  
구 분 최저소득층 중저소득층 저소득층 계
가구규모1) 66만 가구 132만 가구 199만 가구 397만가구
정책지원
대상규모2) 66만 가구 80만 가구 120만 가구 266만가구
정책수단 ․주택수당 지급․임대료 보조
․임대료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공
급
․전세자금 지원
․금융세제지원
비 고 
․총저소득층 규모 397만가구는 위에서 언급한 주거기준 미달가구
는 1995년 기준, 침실기준으로 64만가구, 주거시설(부엌,화장실,목
욕탕 등)으로 333만 가구로 조사된 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규모로 
판단할 수 있음
주 1) 가구규모는 향후 1인가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1998년 일반가구를 기준으로 
추정
   2) 정책지원 대상가구 규모는 최저소득층의 경우 전가구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중․저소득층의 경우 자가가구를 제외(차가율 60%내외 적용)하여 추정 
(3) 공공주택 공급정책 
◦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확보를 위한 중장기국민임대주택 확대공급 
 -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약 63만호가 공급되어 있는 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62만5천호를 추가로 공급
 - 또한 20년 내외의 중장기임대주택 비중을 늘려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재고
수준을 유지      
◦ 다양한 공공임대 확보
- 임차가구의 80-90%이상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
 - 지역의 특성과 저소득층의 수요에 맞추어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하여 공급
◦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방법 개선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종합점수제 및 대기자 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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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영구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대상계층이 잘못 설정됨으로서 
재정의 비효율적 투자를 초래하였고 주택의 위치, 주택의 유형 등이 저소득
층이 거주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함으로서 상당수 비정책대상계층이 수혜를 
받음
 - 또한 입주자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소득수준, 재산상태
변화 등에 따라 적절하게 turn over가 이루어져야 하나 최초 입주자가 계속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 그 재원으로 다양한 유형, 다양한 
위치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4) 주거비 보조정책   
◦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90년대까지 복지지원은 주로 생계
보호 및 의료보장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
◦ '90년대 초 조사한 결과(<표 5-3>, <표 5-4>)에서도 소외계층의 복지욕구는 
의료보호, 생계비보조, 학자금 보조 등 기초적 복지수요를 우선적으로 선호
하였으며, 다만 도시지역의 높은 주택가격 및 임대료에 따라 대도시지역 저
소득층이 임대료보조를 최우선적 희망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00년에는 국민의 기본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보다 양질의 주
거서비스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거복지에 대한 선호가 클 것으로 
전망됨 
<표 5-3> 소외계층의 복지욕구 순위 
                                                                    (단위: 천가구,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일반
저소득
층
의료보호
(19.0)
학자금
(17.9)
생계급여
(17.6)
임대료
(14.0)
생업자금
(12.5)
취업알선
(5.3)
출산보호
(5.0)
저소득
층
노 인
무료건강
(32.0)
노인병원
(23.7)
경로우대
(16.4)
공동작업
장
(11.1)
노인정
(5.6)
요양원
(5.0)
간병인
(3.5)
장애인
생계비수
당
(38.1)
의료보장
(21.8)
취업및교
육
(11.6)
공공시설,
주택
(10.0)
사회적 
인식개선
(6.3)
특수교육
(4.6)
보장구
지원
(3.7)
자료: 박순일, 저소득층 사회복지 수요분석, 1991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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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지역별 저소득층의 복지욕구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농어촌 생계급여(22.8)
의료보호
(22.0)
학자금
(17.8)
생업자금
(12.3)
임대료
(5.8)
취업알선
(5.5)
취로사업
(4.4)
중소도
시
생계급여
(22.9)
임대료
(22.5)
학자금
(16.2)
의료보호
(16.7)
생업자금
(8.5)
취업알선
(3.8)
장례비
(2.4)
대도시 임대료(26.2)
생계급여
(22.0)
학자금
(16.2)
의료보호
(15.0)
생업자금
(7.7)
출산보호
(3.8)
장례비
(2.6)
자료: 박순일 등, 저소득층 사회복지 수요분석, 1991 재편집 
◦ 주거비보조정책은 크게 주택수당제도와 임대료 보조제도롤 시행
 - 첫째: 주택수당제도( Housing Allowance)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
는 주거비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조건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지급대상도 
최저소득계층 전가구로 확대 
 - 둘째: 임대료 보조제도(Rent Supplement)는 소득분위 하위 5%∼15% 계층 중 
자가 및 전세입자를 제외한 보증부월세, 월세, 사글세의 차가가구를 대상으
로 임대료보조분으로 직접 임대자에게 지급( 다만 4차국토계획기간에는 최
저소득계층 중 주택수당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지원하고 4차계획 이후부
터는 본격적으로 실시)  
 - 임대료 할인제도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으므로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해나가면 임대료 할인혜택도 확대될 것임 
◦ 참고로 EC 국가의 주거비 보조 수혜가구의 비중을 보면(<표 5-5>참조) 7.0∼
21.3% 범위로 나타나고 있음
<표 5-5> 외국의 주거비보조 수혜가구 비중  
                        (단위: %)
구  분 1980 1985 1990 1991 주택보급률
영   국1) 3.0 8.0 7.0 7.0 104.6
프 랑 스 10.5 21.5 21.2 21.3 121.8
서   독2) 6.0 5.7 6.5 - 95.3
덴 마 크 12.7 15.2 17.6 18.5 105.6
주: 1) 임대료 할인 및 임대료 수당, 2) 임대료보조금 수혜자 비율
자료: 주공, 주택통계편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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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분담 
◦ 저소득층 주택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고 
◦ 주거비지원, 공공임대공급 등 정책지원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6:4 
정도로 재정분담원칙 설정 
(6) 주거복지기금으로 조성 
 
◦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재정지원과 기타로 구분하여 재정지원부분은 주거비보
조로 활용하고 기타재원은 임차자금 및 임대주택자금으로만 활용
◦ 분양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는 폐지
◦ 주거복지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지역개발
사업의 개발부담금, 채권발행, 복지세 등을 검토하여 조달하는 방안 모색  
3) 제4차 계획에서 추진방안 및 소요재원 
◦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12만5천호씩 계획기간 중 총 62만5천호를 건설하되 20
년이상 중장기임대주택을 50%이상 공급
 - 이는 1998년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 631천호를 감안하여 공공임대주택 재고 
100만호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
◦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예상소요 금액은 호당 1,500만원을 기준으로 약 9
조 3,7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표 5-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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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주거비지원 계획과 예상소요 금액   
                        (단위: 천호, 천가구,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공공임대 
주택건설
건 설 량 125 125 125 125 125 625
소요금액 18,750 18,750 18,750 18,750 18,750 93,750
주택수당
가 구 수 300 375 450 450 450 2,025
소요금액 3,000 3,750 4,500 4,500 4,500 20,250
임대료
보  조
가 구 수 0 75 75 150 210 510
소요금액 0 270 270 540 756 1,836
전세자금 
융 자
가 구 수 20 20 20 20 20 100
소요금액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지원총계 총가구수 445 595 670 745 805 3,260
총 금 액 23,250 24,270 25,020 25,290 25,506 123,336
주: 주택수당은 1997년 기준의 거택보호자 지원액을 기준으로 출발하여 단계적으
로 확대해 나가고 임대료보조는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하여 계획 종료시에는 
최저소득계층의 100%가 주택수당 또는 임대료보조를 수혜할 수 있도록 계획
◦ 주거비지원의 일환으로 주택수당은 1차연도에는 생보자 중 1997년 기준 거
택보호자 지원대상규모와 지원액을 동일하게 지원하고(30만가구에 년간 100
만원) 2차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5차년도에는 총 최저소득계
층으로 추정되는 66만가구 중 68.2%레 해당하는 45만가구로 확대하여 지원
 -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할 경우 5년간 2조 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임대료보조는 주택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계획의 2차
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
 - 임대료보조는 계획기간 동안 총 1,8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는 현재 추진실적보다 100% 증대하여 연간 약 2만가
구에 호당 750만원씩을 지원한다면 5년동안 총 7천5백억원이 소요될 것임
◦ 이상에서 살펴본 4차기간동안의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예산은 년평균 
2조 4,667억원 총 12조 3,3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4)지원효과 및 재원분담방안 
(1) 지원 효과 
◦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주거비지원 계획이 수행될 경우 총지원 대상가구 266
만 가구 중 46.3%에 해당하는 123만 2천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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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계획은 가능한 한 최저소득계층의 수혜비중을 높게 책정함으로서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대상자의 76.8%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저소득
층 및 저소득층은 각각 43.8% 31.3%가 지원혜택을 받음으로서 저소득층의 
주거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표 5-7> 저소득층의 지원 효과   
구 분 최저소득층 중저소득층 저소득층 계
지원
대상규
모
66만 가구 80만 가구 120만 가구 266만가구
지원유
형 및 
규모
․주택수당 및 임대료 
보조
․연평균 50만7천가구 
․연가구 253만5천가
구 
․전세자금 및 공공
임대
․연평균 7만가구
․연가구 35만가구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7만5천 가
구
․연가구 37만5천 가
구
123만2천
가구1)
지원
비중1) 76.8% 43.8% 31.3% 46.3%
주 1) 지원규모는 주택수당 및 임대료보조의 경우 연평균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공급은 총 지원가구수를 기준으로 산출
   2) 지원비중은 지원대상규모에 대한 실제지원규모의 비중임
(2) 소요재원의 분담
◦ 4차계획기간 동안 저소득층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재정으로 5년
간 총 5조 4,669억원(연간 약 1조 934억원)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에서도 총 
1조 5,667억원(연간 3,133억원)을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
◦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에서는 전세자금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5년간 
총 5조 2,500억원(연간 1조 500억원)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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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주거비 지원액의 분담원칙과 분담액   
구 분 최저소득층 중저소득층 저소득층
지원유형 ․주택수당․임대료보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
1) ․공공임대주택
예상
지원액
․총규모 2조2,086억원 
  (연평균 4,417억원) 
․총규모 4조5,000억원
  (연평균 9,000억원)
․총규모 5조6,250억원
  (연평균 1조1,250억
원)
분담원칙 ․정부재정: 80%․지방재정: 20% 
․정부재정: 20년공공임대 
전액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전액 
․지방재정: 20%
․국민기금: 80%
분담액
․정부 재정: 1조7,669
억원
․지방 재정: 4,417억원 
․정부재정: 3조7,000억원
․국민주택기금: 7,500억원
․지방재정: 1조1,250
억원
․국민기금: 4조5,000
억원
주 1) 중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현행 2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계획기간 중 공공임
대주택 62만5천호중 40%인 25만호를 전액 정부지원으로 건설하는 것을 가정 
4. 장기적 추진방향   
◦ 주거보장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확립
 - 주택수당제도(Housing Allowance)
 . 최저소득계층 전가구에게 생계비를 포함하여 최저주거수준 확보를 위하여 주
택수당 지급
   . 2005년부터 60-70만가구로 예상되는 최저소득계층에게 (생계비+주택수당)으로 
월평균 15-20만원의 복지비 지원추진 
   - 임대료보조
   . 2005년부터 소득분위 하위5%-15% 계층 중 자가소유자 및 일정 주거수준 이
상 전세입자를 제외한 보증부월세자, 월세자 등에 대하여 월임대료의 50%정
도를 지원하여 이들이 최저주거수준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정책
   . 현행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20년 국민임대주택 등 여러 형태의 저소
득층용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을 소득수준과 주거수준을 고려하여 체계화하고, 
소득분위 차가가구의 15%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재고를 지속적으로 축
적
◦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대책 마련
   - 장애인, 노인가구, 1인가구, Homeless, 경제적 또는 가정파괴에 따른 주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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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가구 등에 대한 주거안전망 구축 
   - 주거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이용성에 있어서 보다 편리한 주택 및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특히 지역 공동체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하는 주택
‘,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
   - 노인가구와 단독가구의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주택 및 주거단지를 개발 
보급하고 일시적 주거불안가구를 위한 수용시설 또는 한시적 주거공간 제
공을 위한 주택확보
◦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원확보
   - 지역내 저소득층 주거문제는 1차적 지방정부가 담당
   - 지방정부는 지역내 저소득층 주거실태를 정밀히 파악하여 주거비지원이나 공
공임대주택공급을 위한 체계구축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주거복지비 재정분담은 4:6 정도로 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증대해나가고, 지방정부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독자적인 지자체 주거
복지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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